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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용 하 (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1. 서 언

2013년에 발표된 제 3차 국민연금재정 재계산 결과는 국민연금 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연

금보험료의 인상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연금급여수준은 2028년까지 평균소득자 기준으

로 40년 가입기준 40%수준으로 하향 조정된 상태이고, 연금수급연령은 1998년의 법개정으로 

2013년부터 61세로 높아졌고 2033년까지 65세로 높여나가도록 되어 있다.

2013년에 발표된 국민연금재정 재계산 결과에 의하면 현행 국민연금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3년에 적립기금이 최대로 전환되었다가 2060년부터는 소진될 전망이다.

<표 1> 국민연금 재정수지 전망(제3차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결과)
(단위: 십억원, %)

연도 적립기금

수입 지출

수지차
적립
배율

보험
료율

적립기금
(2010년
불변가격)

총수입
보험료
수입

투자
수익

총지출 연금급여

2013 417,727 52,217 32,135 20,082 14,556 14,032 37,661 26.1 9.00 384,179
2015 514,130 69,574 37,383 32,191 18,448 17,849 51,126 25.1 9.00 447,000
2020 847,171 109,098 54,073 55,025 33,923 33,487 75,175 22.8 9.00 621,361
2025 1,260,709 144,640 73,224 71,416 56,327 55,735 88,313 20.8 9.00 797,634
2030 1,732,381 186,913 95,041 91,872 89,953 89,176 96,960 18.2 9.00 963,104
2035 2,184,180 225,068 117,173 107,895 138,809 137,826 86,259 15.1 9.00 1,084,840
2040 2,494,494 258,427 141,595 116,832 213,773 212,563 44,654 11.5 9.00 1,119,973
2043 2,561,489 277,586 156,765 120,822 267,328 265,963 10,258 9.5 9.00 1,083,720
2044 2,558,741 283,749 162,747 121,003 286,498 285,076 -2,748 8.9 9.00 1,061,331
2045 2,541,358 289,420 168,889 120,531 306,804 305,324 -17,383 8.3 9.00 1,033,451
2050 2,200,519 309,781 203,282 106,498 414,088 412,288 -104,308 5.6 9.00 810,491
2055 1,334,483 300,993 231,040 69,953 525,383 523,193 -224,390 3.0 9.00 445,180
2060 -280,716 263,375 263,375 0 657,820 655,155 -394,445 0.2 9.00 -8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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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소진된다고 해서 국민연금의 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연

금이 소진되는 시점의 필요보험료율이 20%를 넘어서게 된다. 문제는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40% 

수준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40%에 대한 수지균형보험료가 15% 내외인데, 이를 초과하는 부과방

식 보험료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더욱이 더 이상의 급여수준 하향조정도 현실적으로 한계

가 있다. 현재의 급여수준이하로 하향되면 공적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

이다.

본 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 

고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고려요소

를 검토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고, 최종적인 대안의 모색을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2.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2007년에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로 유지하되 급여율은 기존의 평

균소득의 60%에서 2008년에는 50%로 낮춘 뒤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낮춰 2028년에 

40%가 되도록 하였다. 

<그림 1> 국민연금 가입자수 및 수급자 전망

자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제3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 장기전망 설명자료｣, 2013년.

2013년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1,100만명 수준까지 감소하며,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수급자 수는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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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만명에서 2015년 2,062만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후, 근로연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점차적

으로 감소하고, 노령연금수급자 수는 2013년 266만명에서 고령화 진전 및 현재까지 증가한 가입

자가 수급자로 전환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63년에 최고 1,460만명으로 증가한 후 감소할 

전망이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노령연금 수급률은 2013년 29.0%에서 점차 증가하여 2060년에

는 78.6%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까지 포함할 경우 206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91.3%가 국민연금을 수급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도부양비*는 제도 초

기 단계인 2013년 13.0%에서 2068년 112.9%까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난다.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3년까지 최대 2,561조원까지 증가하다가 인구 고령화로 2044년부터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은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5

년 전과 비교하여 볼 때 향후 출산율 상승과 국민연금 가입자 증가는 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지만, 기대수명의 상승은 급여지출을 늘려 장기적으로 부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3년에는 GDP 대비 국민연금 급여지출 비율이 1% 정도이지만 8% 수준에 가깝게 늘어나게 

된다. 물론, 적립기금이 소진되다 해서 연금급여가 중단되는 일은 없다. 현재의 대부분의 선진국

과 같이 적립기금이 없더라도 노년세대의 연금지급액 만큼을 근로세대가 보험료를 거두면 된다. 

그러나 적립기금이 소진되는 시점 이전에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하지 못하면 연금보험료를 21.4%

까지 올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기초연금의 재원조달도 문제지만 국민연금의 재

정문제도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국민연금 재정수지전망

자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제3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 장기전망 설명자료｣,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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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 정책의 고려요소

1) 경제적 여건

(1) 경제성장률 및 저축률

경제성장률은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공적연금제도의 건실성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의 원천이

다. 경제성장률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증가된 생산물로 늘어나는 노령부양부담을 상쇄시킬 

수 있다. 반대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 늘어나는 노령부담을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것 자체가 어

려워진다. 즉 제한된 파이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야 하므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기가 어려

운 것이다.

우리나라도 현재 고도성장단계를 지나 저성장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선진국은 

고성장시대에 연금제도 확대기를 맞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저성장시대로 진입하는 시점에 연금

제도 확대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이는 현재의 고급여 저부담의 연금구조

의 개편이 선진국보다 신속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즉, 고성장 시대에 연금확대기를 맞은 선진

국은 급증하는 연금급여지출의 부담을 경제내로 흡수할 수 있었으나, 정부재정지출에서 각종 지

출요인들이 억제되는 저성장시대의 진입기에 연금확대기를 맞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연금급여

지출의 증가가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현행의 고급여 저부담의 연금구조를 유지하기 어려

울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공적연금제도의 존재자체는 저축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적연금제도의 재

정방식1)이 적립방식이냐 부과방식이냐에 따라 저축률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 적립방식의 경우 

저축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부과방식의 연금제도는 저축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연금제도와 같이 수정적립방식을 유지할 경우 적립금이 늘어나는 초기에는 저축률에 負의 

영향을 주지 않지만, 적립기금이 감소하는 기간에는 저축률을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저축률의 

저하 없이 국민연금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재정방식이 전적으로 부과방식에 의존

하는 체제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부과방식(pay-as-you-go system)은 어느 한 시점에서 노령자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연금급여의 재원을 그 

당시 근로세대의 부담액에서 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은 세대간 재분배를 전제로 공적연금제도를 도입

하는 것으로 인구구조의 변화추세에 따라 세대간 부담이 상이하게 나타나게 된다. 적립방식(fund system)은 

퇴직후에 수급할 연금액의 합계가 근로기간 동안에 적립한 연금보험료의 원리합계와 같도록 보험료를 산출

하는 연금재정방식으로 한 개인의 소비를 이 시점간에 배분하는데 정부가 개입하는 형태로 행해진다. 적립방

식과 부과방식의 외형적인 차이는 적립방식이 장래에 전체 연금가입자에게 지불해야 할 연금급부액의 현가

액(연금채무액)을 적립기금으로 보유하는 반면, 부과방식은 연금채무액을 보유하지 않고 다만 단기간의 연금

급부지출에 필요한 지불준비금만을 보유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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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자율ㆍ임금상승률ㆍ물가상승률

이자율은 적립기금 운용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 이자율이 높으면 적립기금운용수익이 높아져 

연금제도의 건실성에 유리하다. 그러나 자본의 한계수익률의 감소경향 등으로 장기적으로 이자율

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자율의 공적연금에 대한 영향의 방향이나 정도는 인구증가

율이나, 임금상승률 등과 같은 지표와 상대적으로 비교되어져야 한다.

임금상승은 적립기금이 더 많이 증가하는데 기여하여 왔지만, 장기적으로는 연금급여의 증가를 

가져오므로 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임금상승률도 이자율, 물

가상승률, 인구증가율 등 타지표의 변동과의 상대적인 관계가 더 중요하다. 물가상승률은 연금수

급자의 연금급여의 실질가치를 보전하는 지표로써 사용된다. 따라서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간

의 격차는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의 상대적 가치를 변동시킨다.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연금수급자의 급여가치를 저하시킨다. 

한편 이자율, 임금상승률, 인구상승률 등 세변수의 상호관계에 의하여 연금재정방식의 유 불리

를 추론한 Aaron의 조건에 의하여 다음 3가지의 조건을 만들 수 있다. Aaron의 조건에 의하면 

(2)의 경우에는 부과방식이 유리하고 (3)의 경우는 사회보험제도가 없는 상황이나 완전적립방식이 

유리하고 (1)의 경우는 재정방식에 따라 전혀 영향이 없는 경우가 된다.

   (1) 이자율 = (임금상승률 + 인구증가율)

   (2) 이자율 < (임금상승률 + 인구증가율)

   (3) 이자율 > (임금상승률 + 인구증가율)

2) 인구ㆍ노동구조

(1) 노령인구비율ㆍ근로인구비율ㆍ경제활동참가율

우리나라는 아직은 노령화율은 높지 않지만, 노령화 속도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비하여 극히 빠

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체인구에서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사회의 

노령자 부양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이때 노령인구의 기준연령을 몇 세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노령

인구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인 노령기준연령 보다는 현실적인 노동시장의 여건이 더욱 중요하다. 실

제 우리나라의 직장에서의 평균퇴직연령은 55세 정도로 낮은 편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의 정

년 퇴직자와 제도적으로 노령자로 보호하는 노령자 사이에 5년~10년의 갭이 존재하여 소득보장

의 구멍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연금수급연령의 결정은 한편으로는 연금재정부담에 큰 영향

을 미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령자 취업 및 퇴직연령과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연금수

급연령은 연금부양능력과 고령자 노동시장의 변동추이를 고려하여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인구는 생산인구이므로 근로인구 비중의 감소는 바로 생산의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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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로인구는 단순히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생산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근

로인구의 질적인 상승은 근로인구에 대한 인적자본의 양을 증가시킴을 의미하므로, 근로인구의 

양적인 감소가 질적인 상승으로 상쇄될 수 있다면 노동공급총량은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적립기

금이 증가되는 기간동안 적립기금으로 금융자본뿐만 아니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도 장기적인 연

금재정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노동시장의 소프트화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제1차 및 제2차 산업의 노동수요가 제3차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

으며, 이러한 경향은 더욱 더 촉진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제조업 등 2차산업의 노동흡수력도 공장

자동화 등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생산성 발전이 늦은 서비스 부문의 고용이 늘어

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서비스 부문의 고용증가는 노동형태를 현재와 같은 대규모 사업장 중심의 고용형태

에서 벗어나 자유업종의 증가, 파트타임의 증가, 임시직ㆍ계약직의 증가를 유발할 것으로 판단된

다. 이는 공적연금보험을 포함한 현행 사회보험의 관리체계가 상용근로자 중심의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다양한 새로운 근로형태의 변화에 적응하여 이를 포괄할 수 있는 관리체계의 개

선 및 관리능력의 제고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3) 정치적 여건

(1) 남북한 통일 대비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일정기간의 보험료납입을 전제한 적립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성격이 상이한 제도하에 있었던 가입자들과 수급자들을 포용할 그릇을 가지고 있지 못

하다. 다시 말해서 상당히 배타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현행의 남한의 국민연금제도로는 보

편적인 포괄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제도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저소

득층을 위한 공공부조제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적으로 정부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공공부조제도만으로는 막대한 예산소요를 충당하

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연금제도도 이러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로서 일정역

할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통일을 대비하여 국민연금제도가 보다 탄력

적인 제도가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제도가 현행과 같은 배타적인 구조

이외에도 개방적인 색채를 함께 가질 때 가능하며 이는 부과방식적 요소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2) 민주주의와 기득권

민주주의하에서 공적연금제도의 내용은 그 사회 시민들의 선호에 의하여 결정된다. 직접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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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에서 모든 투표권자는 공적연금제도의 관련된 특징, 즉 재정방식, 급여수준, 보험료율에 대하

여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민주주의 모델에서 모든 개인은 정책결정에 똑같은 비중을 가지지만 

선호가 연령특성에 의하여 크게 규정되므로 다수결의 원칙하에서 중앙연령대의 투표권 행사가 결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중앙연령대의 투표권자는 앞으로 급여증가에 따른 재원조달을 위

하여 초과보험료를 지불할 기간은 비교적 짧기 때문에 전체 근로기간동안 높은 초과보험료를 내

야 하는 젊은 계층보다 연금수익률이 훨씬 높다. 따라서 급여증가에 대한 비용은 불공평하게 젊은 

계층에게로 전가되어 이들이 부담하게 된다.

또한 만일 연금재정방식이 적립방식으로 출발하였을 경우 기금축적 초기동안에는 보험료갹출

액이 연금급여액을 훨씬 웃돌게 되는데, 이때 급여수준 증가에 대한 압력이 나타날 것이다. 적립

방식은 설사 아론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해도 갹출에 의하여 충족되지 않는 급여의 지불을 위하

여 기금을 사용하라는 끊임없는 정치적 압력을 견뎌내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따라 적립방식에서 

결국 부과방식으로 전환하게 된 실례가 서구 선진국의 경험에서 보여지고 있다.

현행의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후세대로 부터의 상당규모의 소득이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제

도이다. 즉 투표권이 아직 없는 후세대에게 부채를 전가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현행 국민연금제

도는 후세대의 동의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현 근로세대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다. 더욱이 

문제되는 것은 현세대는 현 노령세대에 대한 부양문제를 완전히 사적부양체계에 맡기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급여과 저부담의 연금체계를 적정급여 적정부담의 연금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현세대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기득권의 일부를 양보받는 문제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거의 매년 선

거를 치르는 국가에서 기득권의 양보를 얻는 것은 쉽지 않다.

4) 연금체계 

(1) 공적부양과 사적부양

공적연금제도의 발전은 노령계층에 대한 사적부양의 감소와 공적부양의 증가를 의미한다. 가족

제도의 핵가족화와 가족해체의 경향은 사적부양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현재 공적부양과 관련

하여 크게 3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공적부양이 필요한 계층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들

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하다. 즉, 국민연금제도 도입당시에 이미 노인이었거나 장애인이었던 계층

에 대하여는 공적소득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국민에 대한 본격적인 공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제도는 비교적 늦은 1988년에 도입되었고 공적연금의 성격도 갹출제 연금이

었으므로 도입당시 이미 노인이 된 계층과 장애인들은 국민연금급여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

들 대상이 소득능력이 있거나 자녀로부터 충분히 부양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사적부양에 맡겨 놓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공적인 부양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극빈자인 생활보

호대상자에 국한하여 생계비가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 공적연금의 전국민확대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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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무갹출 연금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둘째,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별도 소득이 있는 사람단위로 적용확대되어 별도소득으로 분리하기 

힘든 전업주부 및 협업여성은 가입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와 홑벌이 부부간에는 노후

소득보장 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예를 들어 전가입자 평균소득을 소득수준으로 가

지고 있는 맞벌이 부부가 30년씩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을 경우 부부의 연금은 각각 소득월액의 

30%씩 총합 60%가 되지만, 그렇지 못한 홑벌이 가구는 30%가 되어 격차가 크게 남을 알 수 있

다. 더욱이 연금가입대상자가 아닌 상대방의 경우 노후소득보장 문제가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의

존하게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자녀를 적게 가지는 가구와 많이 가지는 가구간에 존재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이다. 이는 

연금제도의 형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연금제도가 세대간 연대를 가정한 경우와 각 세대별 

별도준비를 가정한 양 극단을 가정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연금재정 방식을 부과방식으로 택하

고 있는 경우이고, 후자는 연금재정방식을 적립방식을 택하고 있는 경우이다. 부과방식을 채택할 경

우 자녀부양 비용이 공적으로 부담되지 않으면, 이는 곧 다자녀가구에서 소자녀가구로 소득이 이전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자녀교육 및 양육을 거의 전적으로 개인에게 부담시켜 왔던 우리나라

의 경우에는 부과방식에의 전적인 의존은 부당한 소득이전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의 공적연금 재정방식은 적립방식적 성격이 결합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불가피한 현실이다.

(2) 고급여ㆍ고부담 대 저급여ㆍ저부담

연금재정수지의 균형을 전제하면, 공적연금에 의한 소득보장은 급여가 높으면 부담도 높고, 급

여가 낮으면 부담도 낮게 설계될 수 밖에 없다. 만약 특정세대에서 급여가 높은데 부담을 작게할 

경우 그 급여와 부담의 차이만큼은 후세대가 부담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급여수준을 어떻게 책

정할 것이냐의 문제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뿐만 아니라 부담수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의 우리나라 연금체계가 유지될 경우 재정방식은 부과방식을 가미한 수정적립방식으로 운

영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결국에는 완전부과방식으로 이행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완전

부과방식은 인구증가율을 저하시킨 세대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이며, 세대간 형평성에 문제를 발

생시킨다. 따라서 세대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부담ㆍ저급부｣의 적립방식으로의 전환

이 필요하다.

(3) 연금급여수준 및 급여체계

연금급여는 연금수급연령, 연금산정방법, 연금조정방법 및 보조금 수급권 등의 4가지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먼저 이러한 연금지급방식은 크게 정액급여방식과 소득비례방식으로 나누어진

다. 정액연금은 임금수준과 연계되지 않으므로 연금급여수준의 책정 문제가 따른다. 일반적으로 

정액방식의 경우에도 근로기간 등에 따른 비례요소가 도입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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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비례연금제도의 급여산정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과거의 소득에 비례하는 연금산정의 원칙

외에도 연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라든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수령기간 등의 문제

가 결정되어야 하며, 특히 임금수령기간에 대해서는 최종보수월액 기준 방법과 전가입기간 평균

소득 기준 방법으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다. 연금산정공식에는 수급부담구조를 균형시키려는 요

소와 소득재분배적 요소가 함께 포함되므로 이 두가지 목적을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

한 산정방법이 만들어질 수 있다. 급여비용증가율이 계속 증가될 것을 예상한다면 급여산정공식

에 신축적인 연금수급부담 균형요소를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연금조정방법은 임금(소득)상승률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할 것인

지의 문제가 있다. 임금(소득)상승률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근로계층과 노령계층간에 상대적인 소득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반면,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초기 연금수급시점

의 연금액의 실질가치는 보전되나 생산성 증가에 따른 근로계층의 소득수준 상승에 따른 소득이

전은 이루어지지 않아 기간이 오래될수록 생활수준 격차는 더욱 더 벌어지게 된다.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은 두가지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다. 한 측면은 노령계층의 생활보장차원

이고 다른 하나는 연금재정 측면에서 급여충당을 위한 재원조달차원이다. 이러한 2가지 측면이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나 급여부담을 미래에 전가시키도록 되어있는 연금체계에서는 흔히 후자의 

부담측면에 대한 고려없이 전자의 생활보장 측면만 강조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대부분 국가가 후

자의 부담측면에 대한 고려없이 연금을 설계하여 현재 심각한 위기에 도달하여 있는 것이다. 

연금수급연령은 평균수명, 퇴직연령 등에 따라 결정된다. 각국에서는 평균수명이 점차 늘어남

으로써 연금재정에 압박을 가함에 따라 연금수급연령을 점차 연장시키는 추세에 있다. 이 때 높아

지는 연금수급연령에 맞추어 퇴직연령도 함께 조정되는가, 연금수급이라는 사실이 조기퇴직을 자

극하는가 등의 문제가 핵심과제로 제기된다. 전자는 고령인구 노동에 대한 기업의 수요적 측면과 

관련된 것이며, 후자는 고령계층의 노동공급 동기 혹은 의욕과 관련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전자의 고령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수요를 유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장기

적으로는 후자의 노동공급 의욕이 상실되지 않도록 연금수급연령을 적절히 조정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4) 보험료수준 및 재원조달

일반적으로 연금보험료 수준은 연금급여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설정되지만, 반대로 연금보험

료 부담능력이 급여수준을 제약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 확정급부적인 연금구조라고 할 수 있

고, 후자의 경우 확정갹출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연금보험료 부담능력은 타사회보험의 보험료 

부담, 일반조세부담 등 각종의 국민부담률과 각 나라마다 특성을 가지는 사적인 비용(교육비, 주

거비)의 폭 등의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향후 선진국보다 빠른 속도의 고령자 증가 등에 따른 의

료비, 부앙비용 등에서의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공적부담률은 급속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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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따라서 연금보험료 부담수준도 조세 및 여타 사회보험 부담률의 증가를 고려할 때 현행

의 9% 수준에서 15% 수준 이상으로는 증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5) 연금제도에 의한 소득이전

공적연금은 두가지 경로로 소득재분배에 영향을 미친다. 하나는 세대내 소득재분배이고, 다른 

하나는 세대간 소득재분배이다. 세대내 재분배는 재정방식의 여부보다는 연금급부산식과 갹출료

의 상호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데 비하여, 세대간 재분배는 완전적립방식하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부과방식이거나 수정부과방식, 수정적립방식하에서 발생한다. 보다 높은 소득재분배율이 더 

높은 후생을 가져온다면, 정부는 공적연금계획을 통하여 소득재분배를 도모함으로써 사회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소득재분배 측면에서는 크게 두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급여산식 구조로 

볼 때 최저소득계층의 수익비가 너무 높게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다. 일정년도 이상가입시 자신의 

근로시 소득보다도 더 많은 연금을 수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소득상한제로 인하여 

연금급여가 자기소득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들 계층에 대해서는 재분배 효과가 오히려 제한된 

역진적인 구조를 보이게 된다. 이는 급여산식 구조상 본인의 전가입기간 평균소득보다 전체 가입

자의 평균소득의 가중치가 높게 책정되어 있고 최저소득등급)과 최고소득등급의 차이가 너무 크

게 차이나기 때문이다. 둘째, 최고소득등급의 자의 경우도 연금수익비가 1.0을 초과하여 세대내 

재분배 측면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세대내 재분배가 없는 높은 재분배율은 미래세대에 대한 일방

적인 부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세대의 고급여를 위하여 미래세대가 고부담을 져야 하는 것을 의

미한다. 더욱이 미래세대는 높은 노인부양비율의 부담을 져야 하는 세대이므로 그 부담은 한층 심

각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4.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1) 제3차 국민연금 추계위 검토방안 

국민연금의 2060년 문제는 저부담ㆍ고급여 구조와 인구고령화 구조가 겹쳐서 발생하는 문제이

기 때문에 해법도 복합적이어야 한다. 수급부담 구조를 균형시키고, 인구구조의 노령화를 억제하

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수급부담 구조 측면에서는, 국민연금은 연금급여 수준을 40%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하향조정하게 되어 있고, 연금수급개시연령도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어 있어, 

일차적으로는 연금보험료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연금보험료 상향조정의 한계는 

우리나라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최종적으로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40년 가입 40% 수준인 것을 감

안하면 15%내외(완전적립방식 기준 수지균형보험료) 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행 국민연금

의 수급부담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면 비용률이 2040년경 중반에는 15%를 넘어서게 되므로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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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소진 이전에 연금재정은 실질적으로 위험상황에 돌입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표 2> 국민연금 연도별 비용률 추이
(단위: %)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83

제3차 5.2 8.0 12.8 17.4 21.4 22.6 22.6 22.9

자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제3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 장기전망 설명자료｣, 2013년.

2013년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시 제시된 보험료 인상방법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추계기간 

마지막 년도인 2083년을 기준으로 재정을 평가할 때,

  ① 적립배율2) 2배(미국 OASDI, 일본 후생연금),

  ② 적립배율 5배,

  ③ 수지적자 미발생(일본 1994년 후생연금),

  ④ 일정한 적립배율 유지(캐나다 CPP)3) 등 

방안이 있고, 4가지 재정목표를 임의로 가정하여,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보험료율4) 

산정할 때, 재정목표 가정별로 필요한 보험료율 수준이 12~16%로 나타난다.

<표 3>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보험료율

구분
재 정 목 표

적립배율 2배 적립배율 5배 수지적자 미발생 일정한 적립배율 유지

제3차 재정계산 12.91% 13.48% 14.11% 15.85%

자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제3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 장기전망 설명자료｣, 2013년.

 2) 적립배율이란 해당연도(2083년) 총지출 대비 연초 적립금을 의미.

 3) 일정기간(약 20년, 2063~2083)동안 적립배율이 감소하지 않고 일정수준 유지.

 4) 필요보험료율이란, 각각의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 수준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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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변수를 고려한 재정안정화

현재는 경제불황과 가계부채 문제 등이 존재하고 있어 단기간에 보험료를 높이기는 쉽지 않지

만 비용률이 현재의 연금보험료 수준인 9% 넘어서는 2030년 초반이전까지 가능한 많은 보험료 

수입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030년은 대규모의 인구집단인 제 1차 및 2차 

베이비 붐 세대(1955년~1974년생)이 대부분 은퇴한 시기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들 세대가 은퇴

하기 이전에 어느 정도의 적립기금을 더 확보하는냐가 국민연금의 기금의 재정건전성에 관건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저부담ㆍ고급여 구조를 장기적으로 지속하여 왔고, 거대인구집단이라

고 할 수 있는 베이비붐세대가 이미 은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수급부담구조 조정만으로는 한계

가 있다. 따라서 인구고령화를 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다행인 것은 

국민연금 기금이 2060년까지는 유지되기 때문에 인구정책을 통하여 고령화를 억제할 수 있는 시

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이 1.7명에 도달 이후(｢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에서 제시된 정부목표 합계출산율), 2035년까지 2.1명(인구대체

수준)에 도달, 이후 동일한 수준 유지하면, 부과방식 비용률이 장기적으로 15.0%까지 하락할 수 

있다.

<표 4> 인구 대안가정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 변화전망

수지적자
적립금

보유기간

비용률

2050년 2070년 2083년

기본가정 2044 2060 17.4% 22.6% 22.9%

대안가정 2045 2061 16.5% 17.3% 15.0%

자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제3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 장기전망 설명자료｣, 2013년.

따라서 적립기금이 인구 대안가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2083년까지 버틸 수 있다면 우리

나라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연금급여율 40% 연금보험료율 15%의 균형상태로 지속가능한 구조

로 이행가능하다. 만약 이러한 국민연금 자체의 이행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국가 재

정 지원이 불가피할 것이다. 즉, 국민연금 자체 조정이 실패하면, 국민연금 비용률에서 연금보험

료율을 감한 만큼에 대해서 국가 재정이 개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 국민연금이 실현된

다면, 재원조달 수단의 측면에서 연금보험료와 조세의 선택은 가능하다.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는 

공적연금 재정에 일반재정이 투입되고 있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연금보험료와 조세간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총량 부담수준이 미래세대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느냐 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출산

률 제고를 통한 인구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미래세대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인구정책이 연금정

책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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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인구변수를 고려한 재정안정화

5. 결 언

본 고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와 관련된 논의를 정리하고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

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민연금제도의 변화가 계속되고 있고, 그 변화는 점진적이지만 장기적으

로는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단순

히 연금 재정지출의 안정화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노후 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동시에 진행

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한국과 같이 노인빈곤율이 높은 국가의 경우 재

정안정성과 함께 연금적용률와 가입기간의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도록 정책

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공적연금제도는 사적인 퇴직연금 혹은 개인연금과는 운영원리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사적연금

은 엄격한 급부와 반대급부의 균등이 중요하고 각 가입자 개인별 보험료 부담과 연금급여간의 보

험수리적 형평성이 관철되어야 하지만, 공적연금은 연대성의 원리에 기초하여 재정수지균형을 위

한 부담자간의 형평성, 수급자간의 형평성이 더 중요하다. 연대성의 원리는 세대간 부양원칙을 의

미하는 것이고, 공적연금은 세대간 부양을 전제로 운영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적연금에 의

한 세대간 소득이전을 평면적으로 접근해서는 오류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각국의 노후 소득보장 시스템의 변화의 근본원인은 평균수명의 연장에 의한 인구구조의 고령화

에 있지만 향후 50년간의 고령화율의 변화는 국가마다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노인인구비

율이 증가는 하지만 그 변화폭이 작은 스웨덴,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국가가 있고, 변화폭이 큰 

일본, 한국, 동부유럽, 남부유럽의 국가군이 있다. 각국에서 유사한 정책수단을 선택한다고 하여도 

인구구조의 변화정도에 따라 연금재정의 부담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미래의 연금재정지출의 안정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수단이 동원되어야 하겠지만 궁극

적으로는 저출산에 의한 인구구조의 악화를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단순한 연금수리에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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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지균형 접근만으로는 공적연금의 해법을 찾을 수 없다. 인구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세대

간 재분배가 불가피한 경제사회적 여건하에서 세대간 형평성이라는 개념은 연금제도내 수급과 부

담의 균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단위의 부양구조의 변화와 조세와 재정지출의 변화 등

을 포괄적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다.

<부표 1> GDP 대비 재정수지전망 
(단위: %, 십억원)

연도 적립기금
수입 지출

수지차 GDP
총수입 보험료수입 투자수익 총지출 연금급여

2013 31.1 3.9 2.4 1.5 1.1 1.0 2.8 1,344,421  

2015 33.6 4.5 2.4 2.1 1.2 1.2 3.3 1,531,088  

2020 39.3 5.1 2.5 2.6 1.6 1.6 3.5 2,155,210  

2025 44.1 5.1 2.6 2.5 2.0 1.9 3.1 2,859,011  

2030 47.8 5.2 2.6 2.5 2.5 2.5 2.7 3,624,205  

2035 49.4 5.1 2.6 2.4 3.1 3.1 2.0 4,422,196  

2040 47.4 4.9 2.7 2.2 4.1 4.0 0.8 5,257,143  

2043 44.2 4.8 2.7 2.1 4.6 4.6 0.2 5,800,541  

2044 42.7 4.7 2.7 2.0 4.8 4.8 0.0 5,989,862  

2045 41.1 4.7 2.7 1.9 5.0 4.9 -0.3 6,182,966  

2050 30.5 4.3 2.8 1.5 5.7 5.7 -1.4 7,215,394  

2055 16.0 3.6 2.8 0.8 6.3 6.3 -2.7 8,361,023  

2060 -2.9 2.7 2.7 0.0 6.9 6.8 -4.1 9,583,907  

<부표 2> 적립배율 목표에 따른 적립기금 추이 
(단위: 배, %)

재 정 목 표

적립배율 2배 적립배율 5배 수지적자 미발생 일정한 적립배율 유지

적립배율 적립기금* 적립배율 적립기금 적립배율 적립기금 적립배율 적립기금

2013 26.10 31.1 26.10 31.1 26.10 31.1 26.10 31.1 

2015 25.10 34.7 25.10 34.8 25.10 35.0 25.10 35.5 

2020 25.10 45.9 25.50 46.8 25.80 47.9 26.80 50.8 

2025 25.20 56.2 25.90 58.0 26.50 59.9 28.40 65.3 

2030 24.10 66.0 24.90 68.7 25.80 71.6 28.30 79.8 

2035 22.00 74.4 23.00 78.1 24.10 82.1 27.00 93.3 

2040 18.70 80.1 19.70 84.9 20.80 90.1 24.00 104.6 

2045 15.80 82.2 16.90 88.2 18.10 94.8 21.40 113.1 

2050 13.70 81.3 14.90 88.7 16.20 96.8 19.70 119.4 

2055 12.10 77.8 13.40 86.8 14.80 96.8 18.80 124.3 

2060 10.30 71.9 11.80 82.8 13.40 94.8 17.90 128.1 

2065 8.50 63.3 10.20 76.5 12.00 91.0 17.00 131.2 

2070 6.90 52.5 8.80 68.3 10.90 85.8 16.80 134.1 

2075 5.30 39.9 7.60 58.7 10.10 79.5 17.00 136.9 

2080 3.50 25.5 6.20 47.5 9.10 71.9 17.10 139.2 

2083 2.30 15.7 5.20 39.9 8.30 66.7 17.00 140.5 

주: * (적립기금) GDP 대비 적립기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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